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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예산분석총괄과   임동훈 분석관
김민혁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52호

	▪편성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지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④ 지방재정 보강, ⑤ 국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편성

	▪추경안 규모 및 재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26.2조원이며, 재원은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0조원 활용

	‑ 18개 부처의 1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총지출 기준)

	▪추경안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9.7조원, 국채 상환 1.0조원

	▪추경안 심의경과
	‑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 추경안 소관 10개 상임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가 4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여 4월 10일 수정 의결

정부의 추경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표 1]  추경안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단위: 조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전국민 부담 경감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민생 안정
 (2.8조원)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9.7

국채 상환 (1.0조원) 1.0

총 규모 26.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오차 발생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3.31.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의 추경안
심의경과



[표 2]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경과

구분 일자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제출   2026.3.3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   2026.3.31.         상정   2026.4.1.~ 4.6.         의결   2026.4.2.~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회부   2026.4.7.            상정   2026.4.7.                   의결   2026.4.10.

본회의 상정   2026.4.10.         의결   2026.4.1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표 3]  세출·지출 증감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추경안(증액분) 국회감액 국회증액 국회확정
고유가 부담 완화 10.1 △0.0 0.3 10.4

민생 안정 2.8 △0.3 0.0 2.5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 △0.3 0.3 2.6

지방재정 보강 등 9.7 - - 9.7

국채상환 등 1.0 - - 1.0

합계 26.2 △0.6 0.6 26.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오차 발생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6.4.11.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증감
(단위: 조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안 국회확정 본예산 
대비 증감

제1회 추경안 
대비 증감

총수입 675.2 700.6 700.6 +25.4 -

총지출 727.9 753.1 753.0 +25.2 △0.0

통합재정수지 △52.7 △52.5 △52.5 +0.2 0.0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107.6 +0.2 0.0

국가채무(D1) 1,413.8 1,412.8 1,412.8 △1.0 -

주: 단수조정에 따른 오차 발생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6.4.11.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
	‑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을 감액(△0.6조원)하고, 모두의 
카드(K-패스) 등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등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사업 등을 증액(0.6조원)하여 정부안 26.2조원 수준을 유지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총수입은 추경안과 동일한 700.6조원

	‑ 총지출은 추경안 수준을 유지하여 753.0조원

	‑ 통합재정수지 52.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107.6조원 적자로 추경안 수준 유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 국가채무(D1) 전망치는 추경안과 동일한 1,412.8조원

	‑ 예결위 수정안은 같은 날(4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됨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및 유가 급등 환경에 적기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10일 만에 심사 완료

추경안
주요 심의내역



[표 5]  주요 세출·지출 증액결과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국회증액 국회확정

국토부 교특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환급비용지원)
(시스템운영비)

557,970
(555,647)

(2,323)

645,678
(643,355)

(2,323)

102,695
(101,107)

(1,588)

748,373
(744,462)

(3,911)

농식품부

농특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6년)

- 7,824 1,566 9,390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6년)

- - 52,883 52,883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5,600 19,800 7,320 27,120

축산기금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원료구매자금)

101,400
(100,000)

101,400
(100,000)

50,000
(50,000)

151,400
(150,000)

해수부

농특
어업인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6년)

- 46,819 9,380 56,199

교특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해운물류긴급지원(한시))

2,539
(-)

2,539
(-)

1,400
(1,400)

3,939
(1,400)

에특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에특) 18,661 29,212 2,335 31,547

지특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한시))

25,668
(-)

28,612
(-)

6,785
(6,785)

35,397
(6,785)

수산기금 어선어업 경영자금(융자) - - 33,000 33,000

산림청 농특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6년)

- - 300 300

기후부

에특
무공해차 보급사업
(전기승용차 보급)

2,284,513
(780,000)

2,374,513
(780,000)

60,000
(60,000)

2,434,513
(840,000)

환특
자원순환 기반구축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

2,770
(-)

2,770
(-)

13,818
(13,818)

16,588
(13,818)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노후 인버터 국산교체)

648,000
(-)

868,469
(-)

11,825
(11,825)

880,294
(11,82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214,332
(-)
(-)

276,712
(25,000)

(-)

14,275
(12,500)

(1,775)

290,987
(37,500)

(1,775)

산업부 일반회계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135,036
(-)

608,431
(469,452)

204,914
(204,914)

813,345
(674,366)

복지부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488,006
(288,671)

(68,502)

488,006
(288,671)

(68,502)

21,231
(19,245)

(1,986)

509,237
(307,916)

(70,488)

	▪주요 증액 내용
	‑ ①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여(정액형 반값패스·시차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 대중교통 
이용 촉진(+0.1조원), ② 농어업·임업 등 전방위적인 유류비 등 지원 강화 및 비료·사료 등 
농가부담 완화(+0.2조원), ③ 재생에너지 지원 및 탄소중립 촉진(+0.1조원), ④ 나프타 수급 안정 
등 공급망 안정화(+0.2조원), 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212억원), 지역사랑 휴가지원
(+40억원), 재외공관 안전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17억원) 등 총 6,358억원 증액(총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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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감액 내용
	‑ ①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100억원), 관광사업 융자지원(△800억원) 등 미투자금·
회수금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한 정책펀드·융자 사업 감액, ② 내일배움카드
(△1,018억원)는 본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 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③ 신용보증기금출연(△500억원), 기술보증기금출연(△400억원) 등 보증기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출연금 축소 등 총 △6,392억원 감액(총지출 기준)

	▪기타
	‑ 예비비는 추경안과 같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5조원 증액으로 확정

	▪부대의견
	‑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국회증액 국회확정

문체부 관광기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지역사랑 휴가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64,193
(6,500)

(10,700)

81,633
(6,500)

(16,900)

2,020
(4,020)

(△2,000)

83,653
(10,520)
(14,900)

외교부 일반회계

재외공관 안전강화 25,261 25,261 1,217 26,478

재외국민 보호
(긴급대피 지원)
(신속대응팀 파견)

13,992
(1,015)

(408)

13,992
(1,015)

(408)

461
(301)
(160)

14,453
(1,316)

(568)

주: �교특(교통시설특별회계), 농특(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특(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특(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환특 
(환경개선특별회계), 축산기금(축산발전기금), 수산기금(수산발전기금),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6]  추경안 심의·의결 시 채택한 주요 부대의견

주요내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 본예산 심의 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지원 및 융자사업 추진 시 국내산 태양광 모듈(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나프타수급안정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또는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 및 기초유분에 대하여 경제안보품목 또는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
판매자가 수입 물량을 확보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지침 또는 고시를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전기차 보조금) 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혜자 
선정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위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민간 취업 연계 현황 및 취업의 질(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을 포함한 성과를 분석하여 국회 결산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유가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